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학과 202311132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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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형이란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이다. 사형은 여러 방식으로 집행된다.[footnoteRef:1] 예로 전기의자형, 약물주사형 등으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사형은 공공의 안전과 법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끊임없이 맞서 왔다. 곧 아무리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까? 사형 제도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B.C. 2100~205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수메르의 우르남무 법전으로 살인과 절도를 저지른 경우 사형으로 처벌했다고 명시[footnoteRef:2]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 그 즉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대만, 북한, 중국, 사우디 등으로 33개국이 있고, 사형을 전면 폐지한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으로 111개국이 있다.[footnoteRef:3] 과연 사형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제도가 우리의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일까? 사형은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서 시행되어야 하고 사형제가 필요하기는 하면서도 위험한 제도라 생각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 정당하지 못한 판결로 죽고,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죽음이라는 최고 형벌인 만큼 죄책감이나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과거 학자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형제도에 대해 관심이 컸고 관점 또한 달랐다고 한다. 예로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해치면 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었고, 루소는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베카리아는 “공리적인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인 보복 행위이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주장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되면서 지금 현대 시대에 와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탐구를 하며 인간의 목숨을 끊는 사형은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며 일부 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죄인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극적이고 신중해야 할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인권을 존중하자는 입장에서 사형제도의 반대(폐지)의 의견에서 써보려 한다. [1:  사형 나무위키, 2023.05.19 수정, 2023.05.22 접속, https://namu.wiki/w/%EC%82%AC%ED%98%95]  [2:  사형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2021.12.03 수정, 2023.05.22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9022&categoryId=43667]  [3:  사형/국가별 현황 나무위키, 2023.05.21 수정, 2023.05.22 접속, https://namu.wiki/w/%EC%82%AC%ED%98%95/%EA%B5%AD%EA%B0%80%EB%B3%84%20%ED%98%84%ED%99%A9] 


2. 본론
1.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
사형제도의 반대의 이유 중 하나는 사형은 한 번 집행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사형제보다 낮은 형벌로 징역살이를 비교를 하면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한 사람도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사람은 억울한 자신의 결백이 입증이 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테지만 사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사형은 진범이 따로 있고 잡는다고 한들 되돌릴 수도 보상을 해줄 수도 없다. 이를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지금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인권 의식이 높고 인권의 중요도도 높아져 이름만 사형제도라 하고 집행을 하진 않지만 옛 시대를 보면 중세시대나 조선시대 등 계급사회나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를 보면 정권을 바꾸거나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형제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근시대에 흑인을 핍박하던 시대에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다고 한다.[footnoteRef:4] 이처럼 누명이나 재판의 오판 등으로 사형제도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다. 오늘날의 형사재판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로 이루어지기에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나 판사는 전지 전능하신 신이 아닌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기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사건을 바로 보지 못할 때도 있다. 그리고 모함이나 위증, 증거 조작과 같이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요소는 여기저기 널려있다. 그렇기에 죄 없는 억울한 사람이 형량을 받고 사형장으로 보내질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도리어 생명 경시 풍조만을 낳을 뿐이다. [4:  무고한 사람의 사형집행은 어떻게 막을까 OhmyNews, 2011.07.26 수정, 2023.05.22 접속, http://bit.ly/ZQoT3J] 

2. 사형을 집행한다고 중범죄율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범죄 예방 및 억제 효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할 수 없다. 사건을 예로 국제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미국에서 사형 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 사형 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다고 한다.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 살인사건이 덜 일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 캐나다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 제도가 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되어 나타나기도 했다.[footnoteRef:5] 반면, 사형집행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사형과 범죄율 간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범죄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렵고 흉악범죄는 사형집행과 무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집행한다고 하여도 범죄율을 낮출 수 없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을 사형 집행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도 아닐 뿐더러 하나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면 온전히 예방할 수 없다. 특히 사형은 되돌릴 수 없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도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용서를 하기도 쉽지 않고 내 가족, 지인을 잃은 고통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범죄들이 늘어날 리 없다. [footnoteRef:6]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인권 수준이 올라가고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높임으로 인권 인식과 인권 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대책이 필요하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도 사람이 어찌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뿐 더러 범죄를 줄이기 위해 큰 충격요법을 주는 것보다 여러 교육을 시행함으로 사회를 도덕적으로 가꿔 나 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5:  [팩트체크]사형 집행해야 사회 더 안전하다? 뉴스포스트, 2021.09.07 수정, 2023.05.29 접속, [팩트체크] 사형 집행해야 사회 더 안전하다? < 팩트체크 < 정치일반 < 정치 < 기사본문 - 뉴스포스트 (newspost.kr)]  [6:  배은주 기자 “사형제도, 범죄율을 낮추지도 피해자에게 도움되지도 않아” 가톨릭 뉴스, 2010.06.21 수정, 2023.05.22 접속,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5] 

3.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뺏을 권리는 없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권(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인류적인 형벌로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인권을 인간의 삿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처벌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 형벌 중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제도는 형벌에 대한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형벌의 본질은 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 제도는 인간 도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이고 유한하기에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그러한 무게도 무거운 것이다. 그렇기에 범죄자라 하여도 목숨이 하나뿐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인간 도리에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속된 말로 사형수들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을 권리도 없기에 죽음이란 쉬운 처벌로 그 잘못을 다 갚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단절을 시키고 긴 시간동안 혼자 강제적으로 참회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맞는 처벌이 아닐까 란 생각이다. 또 사형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수금자를 감옥에 평생 동안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굳이 인권을 짓밟은 사형수들에게 돈을 써가며 자기들 마음 편한 처벌을 내리는 것 평생 동안 구금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4. 국제적으로 사형 제도는 폐지 추세
사형 제도 폐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 원칙 중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은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문명화를 증진시키는 조치로 간주된다.

3. 반론, 재반론
반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으며 범죄를 일으킨 인간들에게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옳지 않고, 그에 걸맞은 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그에 동등한 벌이 아니어서 원한과 증오가 확산되어 복수를 낳는 사례에 도래하면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될 것이다. 흉악한 범죄인들이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이지만 모든 죄가 다 같은 죄가 아니기에 더욱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벌의 수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범죄 발생이 감소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가벼운 처벌이 범죄를 잡을 순 없다. 입에 올리기도 힘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 반론: 흉악범들에 대해 마땅히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판단으로 이성적이게 접근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 함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단순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는 인간이기에 가지는 권리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사형은 마땅하다. 사람을 죽인 인간을 어찌 사람 대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사형의 문제 중 오판의 가능성 때문이라도 사형 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재차 말하지만 사형은 반성의 기회를 영구히 차단함으로 인간이 누리는 최소의 자유를 박탈 시키는데, 사람이 살아있으면 재심이라는 가능성이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원천적으로 가능성이 배제가 된다.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이라지만 확실한 절차 속에 수사를 거쳐 진행되어야 억울하게 사형 집행을 당하는 가능성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일 뿐이다. 사형은 인간존중 사상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반하는 형벌이기에 폐지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인권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한다. 
4. 결론
이처럼 사형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그만큼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크고, 소중하다는 것이다. 근데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감히 앗아갈 수 있을까? 한 인간이 범죄자가 되는 이유는 피고의 결정 이외에 이런 범죄자들이 나오는 상황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무관심했던 사회 전반의 탓도 적지 않다.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죽음 이외의 길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형벌의 기본 목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할 점을 가진 사회가 순간 응분을 해결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형이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꼭 생명을 뺏는 사형이여야 할 까. 가장 무거운 형벌로 극형인 사형의 존재는 경각심을 위해 있어야 겠지만, 인권을 위해 사형에 준하는 형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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